
조문별 개정이유서

1. 공항운영증명 대상 확대 (안 제47조)

가. 개정이유

○ 국제공항 중심으로 공항운영증명 제도를 운용 중이나, 국민안전, 국내

공항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모든 공항에 공항운영증명 필요

나. 개정내용

○ 국민이 이용하는 모든 공항이 공항운영증명을 받도록 대상 확대,

신공항의 경우에도 공항운영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기준 개정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○ 국민이 이용하는 모든 공항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, 신공항도

개항 전 공항운영등급을 명확히 부여하여 체계적인 공항안전관리 가능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 여부

○ 중복법안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○ 해당사항 없음



2. 대체안전수단 인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(안 제49조의2)

가. 개정이유

○ 「공항시설법」 제55조의2(’26.6 신설)를 통해 기준 적용을 면제할 수

있는 대체안전수단 인정 근거 마련, 인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필요

나. 개정내용

○ 법에서 위임한 대체안전수단 인정 신청·기준·절차 등 세부사항 규정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○ 대체안전수단의 인정 기준·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원활한 시행

및 동등한 수준의 공항안전 확보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 여부

○ 중복법안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○ 해당사항 없음



3. 대체안전수단 정기검사 등에 관한 권한 위임 (안 제55조)

가. 개정이유

○ 대체안전수단 관리·감독에 필요한 정기검사 및 시정명령 등 집행적

성격의 업무는 지방항공청장에 위임 필요

○ 공항주변 조류 유인 시설 설치 금지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

업무도 집행적 성격의 업무이므로 지방항공청장에 위임 필요

나. 개정내용

○ 대체안전수단 정기검사 및 시정명령, 조류 유인 시설 설치 금지 의무

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업무를 지방항공청장에 위임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○ 현장 중심의 정기검사·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·징수를 통해 관련

제도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·감독 강화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 여부

○ 중복법안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○ 해당사항 없음



4. 유효성 검사 보완조치 불이행에 따른 과징금 (안 별표1의2)

가. 개정이유

○ 「공항시설법」 제41조(’26.6 개정)에 따라 유효성 검사 결과 공항안전에

문제가 있는 경우 운영 정지, 보완 명령 등 가능

- 이때, 운영 정지 없이 보완 명령에 대한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법

제59조에 따라 운영 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부과 필요

나. 개정내용

○ 유효성 검사(5년 주기) 결과에 따른 보완조치 불이행 시 공항운영검사

(1년 주기)에 따른 시정조치 불이행에 준하여 과징금 부과·징수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○ 유효성 검사 결과에 따른 보완조치의 이행을 확보하고, 공항 운영

중단에 따른 국민 불편 없이 공항안전 확보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 여부

○ 중복법안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○ 해당사항 없음


